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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4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16,968,203명으로 전년 대비 5,467,320명 

증가하였는바, 이 중에서 관광통과(B-2) 자격 및 단기방문(C-3) 자격 입국자

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법무부, 2025, pp. 30-31), 3개월을 초과하여 국

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의 수도 총인구 5,180만 5,547명의 약 5%에 

달하는 258만 3,6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안전부, 2025). 이는 

우리 사회가 외국인의 일시적 방문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와 정주를 전제로 

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 증가는 우리 사회의 내·외부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

응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등을 통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였으며(고용노동부, 2024; 법무부, 2024), 이는 외

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과 장기 체류 증가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활성화와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

역 소멸에 대응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오예

진, 2024, p. 1), 정부도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또한 한류 확산은 한국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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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높여 유학과 단기 방문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특히 우수

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관광이 성장하면서 단기 체류 외국

인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관광통과 및 의료 관련 비자 편의 제공 정책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입국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

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주 환경의 개선과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

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통역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의료통역 제도의 실무적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있

으나,1) 이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령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의료통역전문인 제도를 

살펴보고(2장), 다른 유사 통역전문인 제도를 분석한 후(3장), 의료통역전문

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4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5장).

2. 국내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 현황 

의료통역이란 “특정 지역사회에 소속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에 의료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대화를 통역하

는 것”(정철자, 2010, p. 153)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의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전문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의료통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

조된다. 먼저 의료통역은 외국인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도

록 함으로써 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부정확한 통역은 오진이나 

1) 이에 관해서는 제4장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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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사고 등 의료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정확한 의료통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의료통역은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 의료에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중

요한 법적·윤리적 요청에 해당하며,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환자에게 이러

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통역이 핵

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의료통역은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과

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고도화된 의료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

를 높이고,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적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통역을 위한 전문인력 제도는 크게 두 개의 법령 체계에 따

라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이다.2) 이에 이하에서는 의료통역 전문인

력을 규정하는 각 제도의 법적 근거, 세부 내용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

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국가기술자격법｣상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제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

한다. 본 자격은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분야의 직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관련 학위 소지자나 실무 경력자 등 일정 요건을 갖

춘 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역할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그리고 국내 관광자원을 유기

2) 의료통역 인력제도의 취지를 의료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 지원에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의료해외진출법｣의 목적이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이용편

의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통역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전반을 위한 지원 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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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2.1.1 법적 근거 및 연혁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 체계는 ｢국가기술

자격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나, 그 도입 배경은 ｢관광진흥법｣과 ｢의료법｣의 

개정을 통한 의료관광 제도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에 먼저 해당 법률의 

당시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의

료관광)’를 선정하고(관계부처 합동, 2009), 이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해 3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9년 9

월 26일 시행). 이 일부개정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 의료관광의 유

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실

무적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였다.4)

또한 선진 의료기술과 질병 예방 및 건강검진 등이 관광과 결합한 의료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3434)이 2009

년 1월 정부안으로 대안 가결되어 공포되었다(2010년 1월 31일 시행). 위 일

부개정은 기존 ｢의료법｣이 견지해 온 환자의 유인·알선 금지 원칙을 외국인 

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특징이 있는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환자를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5)

3)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 옆에서 밀접하게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관광 서

비스 제공을 도와주는 자”를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라 하며(조승아, 2017, p. 204), 

특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구체적 직무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

한 진료 서비스 지원, 관광 지원,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리스크 관리'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미영, 2019, pp. 595-596).

4) 이와 같은 법령의 정비는 의료관광이 개별 방문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관리·육성

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제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외국인 환자 관련 규정들은 이후 소관 부처 명칭 변경 등 일부개정 외에 큰 틀을 

유지하다가, 2016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의 제정으로 통합·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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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해당 분야에 종사할 인력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

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높아졌다. 특히 의료관광은 의료 지

식, 언어 능력 및 문화적 이해도가 함께 요구되는 융복합 분야로서, 종사자

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과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2011년 11월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2013년 1월 1일 

시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을 신설하였다.

2.1.2 제도운영 및 활성화 현황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정부는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정

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특히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전

문인력 양성이나(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국가기

술자격화의 도입도 논의되어 추진되었다(경제정책조정회의, 2011; 문화체육

관광부, 201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은 일정한 응시 요건을 갖춘 자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서비스 직종에 비해 진입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6) 또한 시험의 난이도 조절로 합격자 수가 일정 범

위 내에서 관리되는바, 2013년 첫 자격시험이 이후 2025년까지 배출된 누적 

자격 취득자는 총 1,276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이들의 직무

가 의료통역이나 의료행정 인력의 직무와 중첩되거나, 기타 의료관광종사자

의 통역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배지영 등, 

2024, pp. 205-206; 조승아, 2017, p. 202).

2.2 ｢의료해외진출법｣상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

｢의료해외진출법｣상 의료통역 전문인력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활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은 공인어

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 관련 학과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2년제 전문대학 또는 3년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각

각 2년 또는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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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하여 의료통역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실무적

으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관하는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언어

의 번역 차원을 넘어, 의료진과 외국인 환자 사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

구되는 의학적 지식과 문화적 특수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는 환자의 질병력 청취부터 검사 및 진단 결과의 설명, 수술이나 시술 동의

서의 통역 및 복약 지도에 이르기까지 진료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소통

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 전달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의료통역 전문인력은 관광 마케팅과 행정에도 그 

업무의 비중을 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임상 현장에

서의 ‘언어적 전문성’과 ‘의학적 정확성’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통역 전문인력에게는 의료통역 과정에서 환자의 비밀 유지, 중립

성 및 직무윤리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그 특수성이 있다.

2.2.1 법적 근거 및 연혁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

로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 

12월, ｢의료해외진출법｣이 제정되었다(2016년 6월 23일 시행).

이 법은 외국인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보

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목할 점은 외

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

성의 법적 근거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단순 시험과목으로 열거해 둔 것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책무를 가지며(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통역 서비스 제공 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

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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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아울러, 의료 통역능력 검정 및 양성기관의 지정 방법·절차·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는바(제5항), 이에 따라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검정시험의 연 1회 이상 실시(제1항) 

및 그 방법(제3항)과 평가 기준(제4항) 등을 정하였다. 나아가 ｢의료 해외진

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이하 ‘통합고시’)를 두어 검정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검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2 제도운영 및 활성화 현황

2016년 첫 시행된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검정시험은 의료통역 전문

인력 양성·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

랍어, 몽골어, 베트남어와 같은 주요 외국인 환자 유치 대상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평가한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구

성되어 있고, 단순한 언어 구사력을 넘어 의학 지식, 국제 문화, 의료법령 

및 윤리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김민정, 

2025, p. 243). 

또한 정부는 매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의료통역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시행 등 관련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을 제시하고 있으며,7) 보건복지부는 통합고시를 통해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

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통역 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현행 규정은 그 방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검정시험 합격 이후의 역량 유지와 지속적인 품질관리 측면

에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7) 최근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의료통역과 관련하여 의료통역예비과

정(1회, 8명), 의료통역기본과정(3회, 116명), 의료통역전문과정(1회, 85명), 의료통

역보수교육과정(2회, 29명) 등의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관계부처 합

동,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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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료관광 전문인력 제도의 성과와 한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정책 마련·지원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의 유치

가 허용된 이후 국내 의료관광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증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3년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도를 신설하

여 응시 자격 및 취득 절차를 정립하였다. 이후 ｢의료해외진출법｣의 제정을 

통해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

험을 시행함으로써 의료 지식과 언어 역량을 결합한 임상 현장의 특화 인력

을 배출하며 제도적 외형을 갖추어 왔다. 

그 결과 법·정책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부터 현재

(2025년 10월 기준) 유치 누적 환자 수는 50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4년

에는 117만 명(실환자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1.9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

치를 기록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증가하고 있는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국내 의료관광 총지출액

은 7조 5천3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생산 13조 8천569억 원, 부가가

치 6조 2천78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회도서

관 국가전략정보포털, n.d.). 이러한 성장 과정에는 국내 뛰어난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사이에서 단순히 의사소

통을 위한 외국어 통역이 아닌, 의료현장의 의료 용어, 진료 절차, 윤리·법률

적 요소, 그리고 환자의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하고 의료진과 환자를 정확하

게 매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역할도 상당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 따

르면 실제 운영 면에서의 법적·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8)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의료통역사의 자격증화 및 

고용 의무화 검토를 제시한 바 있으나(보건복지부, 2012),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논의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의료통

역 전문인력 운영 체계는 제도적 외형을 갖추었음에도 실무적 구속력과 관

8) 이에 관해서는 제4장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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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통역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착된 국내 유사 통역 

전문인력들의 법체계 및 운영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유사 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분석

3.1 관광통역안내사

3.1.1 법적 지위 및 직무 범위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통역 관련 국가전문자격을 소

지한 자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 전반을 안내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

들은 사전에 예약된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에서 맞이하여 관광 일정과 여행 

조건을 설명하며, 여행비 산출 및 일정표 작성, 관광지 안내, 환전·숙박·교통 

이용 지원 등 입국부터 출국에 이르는 여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국인 관광

객의 편의를 지원한다(통계청, 2024, pp. 556-557). 이처럼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 한국의 역

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서비스 역량을 함

께 요구한다. 이러한 직무 특성은 관광통역안내사가 단순한 언어 중개자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이 대면하는 한국의 첫 이미지이자 국가 브랜드를 제고

하는 전문적인 문화 중재자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3.1.2 근거 법령 및 주요 연혁

｢관광진흥법｣은 관광종사원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로 먼저 고용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반드시 관광통역안내

사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또한 자격 취득

을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업무능력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여(제39조), 전문성 유지 및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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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8월 22일 ｢관광

사업진흥법｣(법률 제689호)이 제정·시행되면서, 관광사업 중 하나로 ‘통역안

내업’을 명시하고,9) 이를 면허제로 운영하였다. 또한 엄격한 결격사유와 금

지행위 및 이에 따른 면허 취소 규정을 두어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하였다

(제16조 및 제19조).10) 1975년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법｣

(법률 제2878호)을 제정(1976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8

조에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으로 관광안내원을 명시하여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종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력 관리에 대한 규제를 변경하였다.

1986년에는 법제명을 현행과 동일한 ｢관광진흥법｣(법률 제3910호)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고용 관리의 강제성도 강화하였는바, 특히 5년 주기의 갱신

등록제를 시행하여 인력의 질적 수준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검증하였으며(제

35조), 교육 이수 의무(제39조), 금지행위(제40조), 자격 취소(제41조) 규정을 

두어 통역 안내 직역을 공적 신뢰를 담보하는 전문직으로 관리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력 관리 체계는 행정 규제 완화의 기조에 따라 갱신등록

제가 폐지되고(1993년), 관광종사원의 의무고용 규정도 권고 규정으로 개정

되었다.11)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 강제력이 사라지면서 무자격 관광가이드 

문제 등의 서비스 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자(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9) 통역안내업을 ‘보수를 받고 외국인과 동행하여 외국어를 사용하여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는 업’으로 정의하였는바(제2조 제5호), 이는 국가가 외국인 대상의 전

문 안내 직역을 법령상 독자적인 사업 영역으로 최초 정의하고 그 전문적 범주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0) 이는 국가가 인력의 전문성을 상시 검증하고 질적 수준을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허제 중심의 관리 체계는 이후 관

광종사원의 전문성을 체계화하는 국가자격 제도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11) 1999년 1월 ｢관광진흥법｣의 전부개정(1999년 3월 22일 시행)에 의한 것으로 관광

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에서 관광종사원의 자격

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시행령 제

37조 [별표 4]를 통하여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취득자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그 전문성의 근거는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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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n.d.), 2009년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국내 여행안내 업무’는 자격 소

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되었다(고용의무제). 이후 2016년 관광

통역안내사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2016

년 8월 4일 시행)이 이루어지면서,12) 그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3.2 법정 통·번역인

3.2.1 법적 지위 및 직무 범위

법정 통·번역인은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증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업무

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법정 통·번역인은 법관, 당사자, 소송대

리인, 검사, 변호인, 증인 등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발언을 외국인 당사

자 또는 증인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절차와 관련된 문서의 번역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와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 중립성, 비밀유지 및 직무윤리가 법정 통·번역인에게 요

구되는바, 재판절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전문적 사법 보조 인

력으로 기능한다.

법정 통·번역인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활용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공

적 성격을 가지지만, 관광통역안내사와 같이 법률상 국가전문자격으로 정립

된 직역은 아니다. 다만 재판절차의 필요에 따라 법원이 활용하는 전문 통

역·번역 인력으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외국인의 절차 참여 보장을 위한 

전문인력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3.2.2 근거 법령 및 주요 연혁

법정 통·번역인 제도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대법원재판예규 제1920호, 이하 ‘예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바, 법정 통·번역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를 

두고 있다.

12) 본 개정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 관광 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고(제86조), 자격증 대여 및 알

선 행위에 대한 자격 취소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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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증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19조). 이는 법률상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절차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인력을 법원이 직접 검증하고 선별하는 실

무적 인력 관리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등재된 통·번

역인 후보자 또는 법정 통·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을 실시한다.13) 해당 교육의 수료 여부는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인

증 갱신 절차에 활용될 수 있고, 각급 법원이 통·번역인 명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이는 법정 통·번역인의 전문성을 일회적 

선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14)

또한 법정통역센터를 두어 조직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제8

조), 이는 개별 법원 단위에서 통역인을 확보하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역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3 사법 통역사

3.3.1 법적 지위 및 직무 범위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관련 범죄·분쟁 사건에서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

절차 관계기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역 전문인력으로, 외국인 범죄인 

증가에 대응하여 경찰·검찰 조사와 진술, 각급 법원의 재판절차 등에서 해

당 외국어의 통역을 수행하고, 언어소통을 통해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사법절차상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설명된다.15)

13) 교육 내용에는 형사재판절차의 이해, 법정 통·번역인의 직무와 역할, 법정 통·번

역 기법, 난민행정소송 통역의 이해, 각종 재판절차의 이해, 법정 통역실무 등이 

포함된다.

14) 다만 희소언어 분야의 통역 인력 확보와 지역별·언어별 서비스 편차 해소는 여

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김지은, 2025, p. 219).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심우영, 정철자  87

현행 법령상 ‘사법통역’ 또는 ‘사법통역사’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법통역은 민사·형사사건을 포함한 사법절차

에서 필요한 통역을 의미하나, 실무적으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통역을 중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안성훈과 이지은, 2012, p. 31). 또한 사법통역의 주요 

영역 중 하나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이기 때문에 ‘법정통역’으로 불리

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법정이나 법원 내 절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외에서는 법과 관련된 통역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법 통역’(legal 

interpret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류현주, 2012, p. 130).

사법통역사의 직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 피

해자, 참고인, 민사사건 당사자 등이 질문, 진술, 권리 고지, 절차 설명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통역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법기관, 변호인 및 기타 소송

참여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최철, 2009, 

p. 260).

3.3.2 근거 법령 및 주요 연혁

사법통역사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아니고, 법정 통·

번역인처럼 법원 내부 예규에 따른 후보자 관리체계에 직접 편입된 직역도 

아니다. 사법통역사 자격은 한국자격교육협회가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사

법통역 관련 법률지식과 통역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격이 부여되는바, 

사법절차상 통역 수요와 관련된 전문인력으로서의 실무적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자격 자체는 국가가 직접 부여하거나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자격제

도와는 구별된다. 즉 사법통역사는 개별 법률에 의해 직접 창설된 자격제도

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법령에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참여가 필

요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사법통역 활동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

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15) 다만 이러한 설명은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직무 범위이므로, 법률상 확

정된 직역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한국자격교육협회,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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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182조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80조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

적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닌바, 대법원은 ‘국어에 통하

지 아니하는 자’를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자”로 

보면서,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경우에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

한민국 국민이라도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민사절차의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

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제1항), 통역인에게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

항).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제277조).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언어장벽으로 인해 당사자의 절차 참여나 증거 제출이 제

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16) 이처럼 사법통역은 단일한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율되기보다, 형사·민사 및 개별 절차 영역에 산

재한 규정들을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되는 구조를 가진다.17)

3.4 유사 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앞서 살펴본 관광통역안내사, 법정 통·번역인 및 사법통역사는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 개선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각 직역의 성격과 보호

법익에는 차이가 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통역 관련 

전문직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와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주된 기능은 관광서비스의 질 관리와 관광객 편의 증진에 있다. 

16) 이 외에도 사법절차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통역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개별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난민법｣, ｢소년법｣, ｢공증인법｣, ｢군사법원법｣, ｢인

권보호수사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은 각 절차의 특성에 따라 통역 또

는 번역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17) 이와 관련하여 사법통역사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사법통역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통일적 규정이 없고, 통역인의 선

발·교육·평가·윤리기준 역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의 필요

성이 있는 것이다(박광동, 2023, pp. 133-138; 이지은과 장원경, 2016, pp.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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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정 통·번역인 및 사법통역사는 재판절차에서 외국인의 진술권, 방어

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환자의 

생명·건강, 알 권리, 자기결정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연결되는 의료통역

과 보다 직접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는 관광

통역안내사 제도에서는 자격제도화와 직무 관리 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법

정 통·번역인 및 사법통역 제도에서는 권리보장적 통역의 공적 관리 필요성

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 현행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문제점

현행 의료통역 제도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일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적 자격 체계와 실제 의료현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의료통역 

제도와 관련하여 자격의 실효성 부족, 역할 및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체계의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먼저, 의료통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시험 또는 검정시험의 합격이 

의료통역 수행의 필수 요건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된다(김민정, 2025, p. 243; 박리정과 유양숙, 2023, p. 97).18) 이로 인하여 교

육 이수나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의료현

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김민정, 2025, p. 230), 이는 의료통

역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활용성과 실효성을 저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가 교육 지원을 통해 의료통역 시장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의료통역 인력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

18) 특히 이와 관련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통합적인 업무진행을 담당하는 조정

자(facilitator)로서 의료관광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마케팅, 상담, 통번역, 컨설팅, 

행정업무 처리, 에스코트, 가이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바(김

순미, 2018, p. 11), 이는 사실상 의료관광직에 종사하는 누구나 필요하다면 통역

을 할 수 있는 인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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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겨 두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바(정철자, 2010, p. 162), 이는 의료

통역 전문인력 제도가 공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실제 활용 단계

에서는 자격이나 교육 이수 여부가 명확한 진입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

지 않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논의된다. 특히 자격을 취득하거나 검정시험

에 합격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역할 관계가 불분명하여 의료기관 운영상 혼

선이 발생할 수 있고(이지은, 2015, p. 96), 그 결과 직업군으로 인정받거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없다(김순미, 2018, pp. 

11-12). 이는 사실상 의료관광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누구나 필요한 경우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식 하에 직업 정체성을 갖기 힘들게 하고(조승아, 

2017, p. 202), 의료현장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비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양성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다양하지만, 각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담당업무와 직

무 범위, 신청 자격, 필수 교육과목, 교육기간 및 수료 후 자격 관련 사항이 

일관되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김순미, 2018, p. 11), 언어별 특성이 반영되

지 않은 교육과정(정미영, 2019, pp. 597-599) 및 양성과정상의 교육방법(유

선희, 2020, pp. 114-130) 문제,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및 윤리 인

식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황지연, 2015, pp. 120-121)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 자격제도, 사후관리 및 현장 

활용 방식 전반과 연결되기에, 이하에서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의료통역전문

인 제도의 비자격화 및 사후관리체계의 부재, ｢의료해외진출법｣상 검정시험 

명칭의 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4.1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비자격화

의료통역 전문인력은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상황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도 의료진과 외국인 환자 사이의 정확하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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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명확한 의료적 이

해, 고도의 언어능력, 상황 판단능력 및 윤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

반 통역과 구별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의료통역 업

무 수행이 특정 자격 보유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의료통역만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자격이라기보다 

의료관광, 상담, 행정, 마케팅, 통역 등 복합적 직무를 전제로 하는 자격에 

가깝다. 실제로 의료관광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는 의료통역뿐 아니라 마

케팅, 행정, 상담, 환자 응대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의료관

광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광의의 전문인력으로 이해되

고 있다.19) 또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도는 의료관광 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고도의 의

료서비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문통역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자격으

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필기시험만 시행하는 현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

터 자격시험에서는 의료통역 능력과 실무역량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어렵

고, 의료 현장에서 국제의료코디네이터의 직무가 의료통역 및 의료행정 인

력의 직무와 중첩되어 업무 중복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직무별 전문성

을 더욱 세분하여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는바(배지영 등, 2024, pp. 205-206), 

독자적인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해외진출법｣상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의료통역 수행능력

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의 근거가 되나, 시험의 합격이 법률상 자격 취득이나 직무 수행 자격의 부

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은 검정시

19)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한국의료관광총람에 따르면 의

료관광 전문인력은 직무 범위에 따라 국제 전문 의사, 임상 간호사, 마케터, 통역

사, 푸드코디네이터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이

러한 다양한 전문 영역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광의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012,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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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합격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법적 지위와 자격 효과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자격제도로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 여부를 제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겨레, 2025).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비자격화 문제는 단순히 자격 형식의 부재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의료통역 업무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들 

인력을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먼저 국내 자격법제의 일반 구조를 살펴본 뒤, 해외 

의료통역 전문인력 운영체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4.1.1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국내 법제

자격은 사전상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의미하나(국립국어

원, n.d.), ｢자격기본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

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 1호). 이러한 법적 정의는 자격을 직무 수행과 연결하여 특히 직업 

관련성을 중심 요소로 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백옥선, 2018, p. 52).20)

현행 자격제도는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된다. 국가자격은 다시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

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민간자격은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전문자격은 보통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되며, 자격의 중

요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역이나, 자격제도 관리 운영 과정에서 

입법적 효과가 큰 경우에 면허의 성격으로 부여된다.21) 다만, 개별 법률 전

부에서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일부 조항에 자격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

20) 특히 ｢자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경우에 국가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21) 일례로 ｢변호사법｣, ｢법무사법｣, ｢관세사법｣, ｢수의사법｣ 등과 같이 특정 자격자 

및 그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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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22)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다 보니, 해당 법

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응시 자격 등의 자격취득 요건을 비롯하여 

그 내용이나 운영체계 등이 상이하기에 이를 단순히 비교 분석하는 것은 용

이하지 않다.

국가기술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제2조 1호), 국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

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기간·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 능력의 

인정이 필요하거나,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 

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제8조

의2). 

이러한 국내 자격법제에 비추어 보면, 의료통역 전문인력은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의 의사소통, 진료의 이해, 치료 선택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전문성이 높은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에게 독립된 국가자격으로서의 지

위와 자격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4.1.2 해외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법제 및 운영 체계

해외 주요국 중 호주, 미국 및 영국은 의료통역을 의료서비스 또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영역으로 이해하고,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역

량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각각 의

료통역 전문인력의 인증체계, 언어지원 제공 의무, 공공서비스 통역인 등록·

관리 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 개선에 참고

할 수 있다(배문정과 윤나비, 2026, pp. 51-52).

먼저 호주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통번역사 인증

22) 일례로 앞서 살펴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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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Ltd., 이하 

‘NAATI’)를 통해 통번역 인증을 운영한다. 비영리기구로 운영되는 NAATI

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통번역 산업 전반에서 사실상 표준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특히 의료분야 전문통역 자격인 ‘Certified Specialist Health 

Interpreter’(이하 ‘CSHI’)를 운용하고 있다. CSHI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로 의학 지식, 호주 보건 시스템, 윤리 및 문화에 관한 지식 테스트를 통

과하고, 2차로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을 포함한 통역 테스트에 합격하여야 한

다(NAATI, n.d.). 특히 호주는 통·번역 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와 연

결하여 법률상 규율하고 있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Act 2026

｣은 연방정부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능의 수행과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주요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3) 또한 통·번역 인력의 개발, 훈련 및 

지원에 관한 기능도 명시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통·번역 전문인력 

지원이 법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4)

미국은 의료통역을 독립된 전문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를 

단일한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기보다는, 언어접근권 보장의 관점에서 의료

기관 등의 언어지원 제공 의무와 민간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등은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

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언어지원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통역 

인력의 전문성은 민간 인증기관인 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for Medical 

Interpreters(이하 ‘NBCMI’)와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23) 이 법은 2025년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Bill 2025｣로 발의된 후, 2026

년 4월 1일 호주 상·하원을 최종 통과하고 2026년 4월 8일 총독의 승인(Assent)

을 받아 Act No. 40 of 2026으로 성립되었다.

24)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Act 2026｣은 호주 내무부가 제공하는 전국 

단위 통·번역 서비스인 TIS National의 법적 근거가 되지만, 통역 인력의 자격요

건으로 NAATI 인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TIS National은 실제 통·

번역 서비스 운영에서 NAATI 자격을 호주 언어서비스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

정되는 자격으로 설명하고, NAATI 자격 수준에 따라 통역 인력을 배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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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ers(이하 ‘CCHI’)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NBCMI는 필기시험과 구술

시험을 통하여 Certified Medical Interpreter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CCHI는 모든 언어의 의료통역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과 언

어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BCMI, 

n.d.; CCHI, n.d.). 이처럼 미국은 의료통역 인력을 법률상 단일한 국가자격으

로 관리하기보다는, 언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등의 법적 의무와 민

간 인증기관을 통한 전문성 검증이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보인다.

영국은 공공서비스 통역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의료통역을 관리하면서, 

언어 전문가 기관과 공공서비스 통역인 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언

어 전문가 기관인 Chartered Institute of Linguists는 공공서비스 통역 분야의 

자격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National Register of Public Service Interpreters

는 공공서비스 통역인을 등록·관리하는 독립적 등록기관으로 기능한다

(CIoL, n.d.). 영국 역시 의료통역 전문인력을 독립된 국가자격으로 법제화하

기보다는, 공공서비스 통역 등록제도를 통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통역 인

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가 반드시 단일한 법제 형

식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지만, 의료통역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제 수행능

력을 평가하고 인증된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호주는 공공 통·번역 서비스 제공 체계와 전문 인증 체계가 제도적으로 연

계되어 있고, 미국은 언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등의 법적 의무와 

민간 인증체계가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영국은 의료통역을 공공

서비스 통역의 한 영역으로 포섭하여, 일정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통역 

인력을 등록·활용하는 방식의 시사점을 제공한다.25) 이에 국내 의료통역 전

문인력 제도 역시 단순한 검정시험에 머무르기보다, 의료통역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자격체계와 인력 활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5) 이 외에도 캐나다는 연방 차원의 기준 설정과 주정부 단위의 제도 운영을 병행

하고 있으며, 각 주 또는 지역별 전문기관이 인증 요건과 관리 방식을 달리 운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권적 운영 모델의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CTTIC,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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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후 관리체계의 부재

의료통역 전문인력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외국인 환자의 의사소통

을 지원함으로써 진료 과정의 정확성과 절차적 원활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료통역 업무는 의료 용어와 진료 절차에 대한 이해, 상황 판단

능력, 직무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격 취득 이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자격 취득 이

후의 전문인력의 역량 유지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먼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국가기술자격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

으나, 단순히 자격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자격 취득 이후에 별도

의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어서 ｢의료해외

진출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은 주로 의

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제11조), 보

수교육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보수

교육은 검정시험 합격 이후의 역량 유지나 인력 관리와 체계적으로 연계되

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관리를 위한 실효적 

장치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현행 법제는 의료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배출과 검정에는 일정한 제

도적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인력 배출 이후 전문성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관

리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 공백은 단순한 교육 운영상의 미비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았거나 부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이 최신 의료제도, 의료기술, 기관별 

업무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될 경우, 통역 오류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상 의사결정 및 의료서비스 신

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심우영, 정철자  97

4.2.1 사후관리로서 보수교육의 의미 및 필요성

보수교육(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은 “재직 중인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또는 법의 내용을 습득시키고, 근무 태도와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훈련” 또는 “구

성원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바람직한 가치관과 근무 태

도를 가지도록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김미숙 등, 

2012, p. 34). 특히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격증은 해당 자격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며, 능력이나 조건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

는바,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증에 대한 질적 관리 과정으로서 보수교육은 매

우 중요한 자격 체계의 일부이자, 자격운영체계의 전 과정에서 볼 때 선택

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김미숙 등, 2012, p. 42). 특히 의료통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배문정과 윤나비, 2026, p. 58).

통역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은 일회성 자격 취득만으로 담보하기 어

려운 직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먼

저 보수교육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위험 예방에 기여한다. 공공기관이나 의

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역 오류는 민원 발생, 절차 지연, 이용자의 권리 침

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의료통역은 직접적으로 환자의 보호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통역 인력의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역인의 직무역량을 갱신하는 기능을 한다. 전문 통역인은 

실무 과정에서 전문용어나 관련 법령, 기관별 운영 기준 및 현장 사례의 변

화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보수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최신 

지식과 윤리 기준을 주기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

고, 직무 수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이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된

다. 원격 통역과 AI 기반 통역 보조도구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비대면 통역 윤리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데, 보수교

육은 통역인이 이러한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상 취득한 민감정

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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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자격 갱신과 연계한다면 통역 인력의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용 기관 역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인

력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수교육은 통역 전문인력 개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

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해당 직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의료통역의 중요성과 그 파급력을 고

려하였을 때 보수교육을 현행과 같이 임의적 권고로 규정하기보다, 자격 유

지 및 인력 관리와 연계된 의무적인 교육 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4.2.2 보수교육에 관한 타법 현황

4.2.2.1 ｢간호법｣상 보수교육 규정

｢간호법｣은 제16조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보수교육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로 제도화되어 있고, 이를 통

하여 간호인력의 전문성 유지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간호사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

령의 준수,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수교

육의 면제 및 유예(제12조), 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3조), 교육 실시 방법

(제14조), 관계 서류 보존(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교육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관리, 이수 

여부 확인 및 교육 운영의 적정성 확보까지 포함하는 관리 체계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간호조무사 역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실시와 관계 서류 보존 등에 관한 사항도 명

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6조). 특히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별도의 고시

를 통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바(동조 제8항), 이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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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규정

법률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고시를 통하여 보수교육의 세부 운영 기

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

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

지부고시 제2024-238호)(이하 ‘보수교육규정’)을 들 수 있다. 위 보수교육규

정은 법령 적용 대상자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있는바, 수련기관의 신청과 지정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보수교

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정과목에 관한 사항(제4조), 실습시간(제5조), 평가

(제7조), 보고(제8조), 보수교육의 내용(제10조),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

11조 및 제12조), 이수증의 발급(제13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4.2.2.3 기타 법령상 보수교육 규정

이 외에도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

하기도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3, 이하 ‘자격운영규정’)은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은 일반적인 보수교육과는 달리 자격이 

정지된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특징이 있다.

4.3 ｢의료해외진출법｣상 검정시험의 명칭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 제2항에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에 관해 명

시하고 있는바, ‘검정’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식이나 능력이 기

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되기 쉽기에, 의료통역 업무의 전

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검정시험’이라는 용어는 특정 능력의 보유 여부나 수준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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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험에 널리 사용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외국어능력시험과 같이 능

력의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시험은 통상 특정 직역의 

법적 지위나 전문직업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응시자의 능력 수준

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이라는 명칭은 

의료통역을 독립된 전문적 직무로 인식하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언어·통역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검정시험’이라는 명칭이 항상 자격성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검정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만, 법령상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절차와 연결되어 운영된다.26) 이처럼 

검정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그 시험과 자격 부여를 명

확히 규정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경우에는 명칭상 ‘검정’의 성격이 강조되는 반면, 그 합격이 법

률상 자격 부여나 직무 수행 자격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의료통역 

인력의 전문직역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입장에서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검정시험’이라는 명칭

은 해당 인력을 채용·배치 과정에서 전문자격 보유자로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통역은 외국어 능력의 확인을 넘어 의료현장에 특화된 통

역 역량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직무이므로, 그 명칭 역시 단순한 능력 검정

이 아니라 전문인력의 직무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5. 제도적 개선 방안

현행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

근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

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와 자격체계를 

26)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의 경우 일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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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결론에 갈음하여 앞

서 검토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으로, 먼저 시험명칭의 변경, 다음으

로 보수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체계의 정비, 마지막으로 의료통역 전

문인력의 자격제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5.1 시험 명칭의 변경

‘검정시험’이라는 명칭은 의료통역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

다. 이에 해당 시험의 명칭을 의료통역 업무의 성격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면허시험’, ‘자격시험’, ‘인증시험’ 또는 

‘인증평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먼저 ‘면허’는 특정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허가와 독점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시험’ 역시 자격의 부여 및 효력에 관한 법

적 근거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가 아직 의료통역 업무의 독점

적 수행 범위나 자격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시험’ 또는 ‘자격시험’이라는 용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검정시험’을 ‘인증평가’ 또는 ‘인증시

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인증’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였음을 공

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단순한 능력 검정보다 전문인력의 역

량 확인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특히 통역 전문인력 분야

에서는 이미 예규 제19조에 따른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및 ｢난민전문통

역인 등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서 ‘인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통역 분야에서도 ‘인증’을 사용하여 

유사 통역 전문인력 제도와의 용어상 정합성을 높이고, 의료통역 인력의 전

문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을 ‘의료통역 전문인력 인증평가’ 또는 ‘의료통역 전문인력 인증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검정시험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시험

의 목적이 단순한 능력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통역 전문인력으로

서의 역량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27) 다만 이러

27) 이 경우 사후 관리체계로서 재인증에 관한 사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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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칭 변경만으로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

니다. ‘인증’이라는 명칭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증의 기준, 평

가 방식, 유효기간, 갱신 절차 및 보수교육과의 연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

다. 따라서 시험 명칭의 변경은 독립된 개선방안이라기보다, 향후 사후관리

체계 정비 및 자격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5.2 보수교육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형의 다양화 및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및 AI기반 통·번역 기술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의료통역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통역 전문인력도 최신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능력을 주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선발과 검정 단계에 비하여, 자격 

취득 이후의 역량 유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역 

전반의 품질관리 및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핵심적 사후관리 수단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2.1 관련 법령의 개정

보수교육을 실효적인 사후관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의

료해외진출법｣상 근거 규정인 제13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28)

현행법은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대로 규정 형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보수교육을 단순 선언적·임의적인 교육이 아닌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역량 유지와 품질관리를 위한 법정 사후관리 장치로 

전환하여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제1안으

28)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역시 국가기술자격이므로 보수교육 제도화 논의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격은 의료통역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자격은 아

니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직접 근거를 두고 있

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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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의료 통역능력 검정 및 보수교육 모두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3조 제2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동조 제1

항과의 체계 정합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제2안으로는 제13조 제2항에서 보수

교육을 분리하여 동조 상의 신설 조항으로 하거나, 제13조의2를 두어 보수

교육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유지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

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나 조문을 두는 것이다. 

또한 신설하는 제13조의2에서 보수교육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사항

을 각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세부 운영 사항까지 모두 법

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29) 즉 보수교육의 의무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보수교육

의 대상, 주기, 이수 시간, 교육 내용, 면제·유예 사유, 이수 관리 및 교육기

관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핵심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다.30) 이러한 방식은 

전문직역의 보수교육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규율 방식으로, 법률상 근거

와 하위법령상 운영 기준을 결합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함께 확보

할 수 있다.

5.2.2 통합고시의 개정

보수교육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29) 보수교육을 현행 제13조의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동조 제5항의 위임 범위에 보수교육

을 포함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0) 이와 관련하여 보수교육의 적용 대상은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 또는 향

후 인증시험 합격자를 우선으로 하되, 제도 정착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서 실제 의료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수 여부를 인증 갱신, 공적 명부 등재 또는 의료통역 인력 활용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미이수자에 대한 인증 갱신 제한이나 명부 

등재 보류 등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는 법률 또는 시행규칙상 

명확한 근거를 전제로 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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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통합고시’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통합고시에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법률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에 비하여 교육 운영 기

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의료현장의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

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시는 법률 및 시행규칙의 하위 단계에서 행정의 세부 집행 기준

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그 규율 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고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

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

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률 또는 시행규칙의 정비 없이 통합고시만을 

개정하여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하거나, 미이수자에게 인증 갱신 제한·명부 

등재 보류 등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통합고시의 개정은 보수교육 의무 자체를 창설하는 방식이 아니

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체계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집

행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31)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 통합고시의 정의 규정인 제2조에 의

료통역 전문인력 및 보수교육의 개념을 추가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장을 신

설하여 보수교육의 기간과 방식, 신청 절차, 교육의 종류와 내용, 이수 및 

이력 관리, 평가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수교

육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보수교육을 집체교육, 원격

교육 또는 혼합교육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기본교육·직무교육·윤리교육·기술

교육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업무 

절차와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의 이해, 최신 의료용어와 진료 절차, 환자 설

명 및 동의 과정, 의료통역 사례 분석,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의료통

역 윤리, 문화적 중재, 원격 통역 및 AI 기반 통·번역 보조도구 활용 시 유

의사항 등을 보수교육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의 신청 및 이수 관리 체계도 통합고시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신청 절차, 교육 실시기

3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인

정되고, 내부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그친다는 취지

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심우영, 정철자  105

관의 접수 및 확인 절차,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이수 이력 관리 및 관련 업

무의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고시 개정은 보수교육이 실질적인 사후관리 수단으로 기능

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상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3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국가자격화

의료통역 전문인력 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의료통역 전문인력을 

독립된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통역은 단

순한 외국어 능력의 활용을 넘어 의료용어, 진료 절차, 환자의 의사결정 지

원,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윤리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문 영역이

다. 특히 비전문적인 의료통역은 외국인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오통역으로 인한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의 위험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도 의료통역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 영역이며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

가자격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황지연, 2015, p. 121).32)

다만 국가자격화 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법적 성격, 업무 범위, 자격 취득 

요건, 시험 방식, 보수교육 및 재인증 체계, 기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과의 관계,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서의 활용 기준 등이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성할지, 국가기술자

격으로 구성할지에 관해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정진철 등, 2015, 

pp. 95-104), 의료통역 업무의 성격과 제도 운영 목적을 고려한 별도의 검토

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통역 업무에 대한 업무독점 또는 필수 배치 기준의 

설정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과 외국인 환자 유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실태조사와 단계적 제도 설계가 선행될 필요가 

32) 이에 따르면 의료통역사가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진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통역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통

역사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역에 관한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도 있다(박지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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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통역 전문자격사의 활용 또는 배치

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기관에 새로운 법적 의무와 운영상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수요는 의료기관의 규모

뿐 아니라 지역, 진료과목, 주요 언어권 및 유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의무배치보다는 제도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

로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국가자격화나 의무배치보다 시험명칭 

정비, 보수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령 및 통합고시 개정 등 현행 제도 안에서 

실현이 가능한 개선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축적된 뒤,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와 활용 실태, 인력 수요, 

교육·평가 체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자격화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인증체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자

격화의 구체적인 입법 방식은 ｢의료해외진출법｣에 의료통역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통역·번역 전반의 공적 자격체계와 

연계하여 별도의 통합 법제로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에는 의료통역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자격제도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에서 확인되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전문 인력 관리의 필요

성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통역·번역 관련 법제 및 자격제도 개

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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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current system has established a basic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raining and assessing medical interpreting personnel, its legal status and 

post-examination management framework remain insufficiently develop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 International Medical Tour 

Coordinators and medical interpretation service personnel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applicable to analogous interpreting professions. It identifies three 

structural problems: the absence of qualification status for medical interpreting 

personnel, the lack of a post-examination management framework, and the 

limited capacity of the term “Medical Interpreting Proficiency Test” to reflect 

the professional nature of medical interpreting.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phased approach to institutional reform. In the short term, the current 

“Medical Interpreting Proficiency Test” should be renamed as a “certification 

assessment” or “certification examination”. Continuing education should also be 

made mandatory through amendments to the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regulations, while the integrated public notice should establish detailed standards 

governing its frequency, methods, content, completion requirements, and record 

management. In the long term, the system should be developed into a national 

qualification or an equivalent public certification system.

Keywords: Medical Interpreting Personnel, Medical Interpreting System, 

Continuing Education, Public Certification System, Rights of 

Internationa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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